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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技術主導社會로의 進入 : 國家發展戰略의 變化  

60년대 이래 한 세대 남짓, 우리 사회는 外生的(exogenous) 또는 外延的(extensive)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요인들이 절묘하게 결합된 가운데, 자타가 놀랄 만한 경제적 성장을 거듭

하여 中進國의 선두에까지 올라왔다. 이 때의 우리산업을 움직인 기술 능력은, 선진국에서 

들여온, 포화·쇠퇴기의 기술(대량생산)을 engineering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순으로 소화, 

개량, 발전시켜 가는 단계를 밟으면서 모방적 학습(learning-by-doing)으로 충분히 익혀 나

갈 수 있었다. 따라서 70년대 말까지는 우리 스스로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독창적 연구를 

해야 할 필요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접어들면서 그 이전 단계에서 그렇게 효과적이던 성장 요인들이 더 이상 작

동하지 않게 되었다. 첫째, 국내적으로는 그 동안의 경제 발전과 소득 증대, 특히 80년대 

후반의 분배 지향적 민주주의 열풍 때문에 우리 노동력의 저임금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고, 

오히려 생산성을 앞지르는 고임금의 요구가 폭발하는 시대가 되었다. 둘째, 선진국이 중심

이 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이 우리에게 두가지 방향으로 무서운 압력을 가해 오고 있

다. 셋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ASEAN 여러 나라를 비롯한 後發開途國들의 산업화 

노력이 한층 가열화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해 왔던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의 국제 경

쟁력은 급격히 그 우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나아가서 우리 국가 발전 체계와 전략의 중대한 변화와 수정을 강요하고 있

다. 지난 年代에서 본 바처럼 외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특혜처럼 나눠 

주는 재정 지원에 의존 수출 물량만 키워 가면 정치도, 경제도, 경영도 되어 갈 수 있던 시

대는 지나갔다. 이제 나라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 내면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내생

적 성장 요인의 향상만이 살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기술 혁신이야말로, 안으로는 노사 갈등

과 복지 욕구 등 폭발하는 배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성숙한 민주적 정치 질서의 형

성을 이룩할 수 있게 하며, 밖으로는 날로 치열해져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산업을 지키고 키울 수 있게 하는, 유일하고도 근원적인 힘의 바탕이며 원리로서 대두한 것

이다.  

2. 技術革新 시스템과 政府의 役割  

한 나라의 기술 혁신 체계는, 산업의 기술 혁신을 비롯하여, 교육, 농업, 보건, 환경, 국방

을 포함하는 나라 안의 모든 혁신을 창안, 보급 ,확산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거대하고도 

복잡한 하위 체계들로 짜여진 시스템이다.  

따라서 기술 혁신의 거시적 체계는 ① 새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 하위 체계(Research Sub-

System)②이를 응용하여 새 기술을 고안하는 개발(Development) 하위 체계 ③이 기술을 사

용, 전파하는 생산·실무(Engineering/Production/Practice) 하위 체계, 그리고 ④이를 최

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User/Consumer) 하위 체계 등으로 구분되는 많은 분업적 조직들

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總體的 수준에서, 혁신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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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안에 다양하게 分立되어 있는 여러 하위 체계들 간에 서로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시켜 주는 일이다. 국가 혁신 체계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보다 선명해지는 것

도 바로 이와 같은 거시적 혁신 체제에 있어, 총체적인 수준에서건, 또는 개별 하위 체계 

수준에서건, 그 국민의 需要에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능적 활성화와 연계화

를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 혁신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①거시적 혁신 보급 체계의 전체적인 작

동 상황을 설계하여 모니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②하위 체계 간의 간격이 클 때

는 새 연결 고리를 추가하고, 하위 체계들 속에 분열적이거나 부적응적 요소가 생겨 날 때

에는 이를 억제하며, ③체계 내의 연구 개발, 보급의 기능을 맡은 기관들이 제대로의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조정하며, ④이미 그 효과가 확인된 혁신(Packaged 

Innovation)은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의 망(social influence 

networks)을 짜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⑤궁극적으로 이러한 혁신과정이 이용자 집단의 

문제 해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한 마

디로 요약하면 「최적의 국가 혁신 시스템」의 설계, 형성, 유지 및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역사는 짧지만, 비교적 급속한 발전을 보여 온 우리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도 대체로 이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역사적으로는 농업 부문에서 신품종이나 신농법의 개발과 확산을 

다루어 온 농업 교도 사업이 상당한 전통과 경험을 그 전부터 쌓아 왔지만, 일반 산업 혁신

의 경우 1966년 KIST의 설립이 그 혁신적 시동을 건계기가 되었다. 60년대 후반 산업 현장

에서 아직 R&D의 필요성도 없었고 그것을 다룰 만한 국내에서의 능력도 비축되지 않았던 시

점에서,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고 재외 한국인 과학 기술자들을 선발 역류(brain-redrain)시

켜 출범한 KIST는 설립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 나라 기술 혁신 체계의 기본축으로 작동해 왔

다.  

1991년 1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 기술 진흥 회의에서 확정된 「과학 기술 혁신 종합 

대책」은 그 목표에 있어서 대단히 야심적이고, 그 전략과 수단에 있어 대단히 종합적인 구

조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까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 7개국의 과학 기술 수준에 진

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제조업 생산 기반 기술을 비롯하여, 핵심 선도 기술, 정

보 통신, 공공 복지 기술 및 기초 과학의 육성에 이르기까지의 대상 영역을 놓고, 인력의 

양성과 공급, 연구의 조직과 관리, 정보의 수집, 활용 체계, R&D 투자 자원의 동원과 공급, 

연구 기관 간의 협동과 유대 체계, 그리고 연구 개발의 의욕을 고취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종합적인 전략 수단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과학 기술 정책의 추진에 

지원적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여타 공공 정책들, 특히 예산, 조세, 금융, 공기업 관리, 자

재 구매 정책, 심지어 국방 정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제시되어 있다.  

이 종합 대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학계나 정부, 그리고 기술계가 제시했던 기술 혁신 체

계 정비를 위한 과제나 쟁점들을 상당히 흡수, 소화해서 성안된, 최초의 종합적인 과학 기

술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 기술 혁신 정책 추진 상의 몇가지 유의점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종합 대책의 추진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 주었으면 하는 점을 몇 가지 

제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 혁신의 목표 체계를, 구체적 기술 내용(14개 핵심 선도 기술 등)에 時限(1996

년, 또는 2001년까지 등)을 박아 설정하는 것은, 목표의 전략적 구체성, 명료성에 있어 설

득력이 강하고, 연구 체제의 정비나 자원 배정상 우선 순위 결정 등을 쉽게 하는 장점이 있

을 것이라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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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주도 하에 공급 능력 위주의 접근에서 짜여진 이러한 기술 혁신 목표 설정 방

식은 과거 공장 짓고, 다리 놓고, 길 닦는 것이 주요 과업이었던 경제 발전 과정에서는 가

능했지만, R&D투자로부터 성공적인 혁신 확산 과정까지는 상당 부분이 불확실한 「Black 

Box」를 거쳐야 하는 기술 혁신 체계에서 목표 설정 방식으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정부는 보다 일반적인 기술 혁신 목표를 설정하고 특정 기술의 내용 목표는 기업, 또

는 기타의 연구 집단으로 하여금 내면적으로 설정케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지나친 정부의 

주도성을 완화시켜 국제적 압력을 피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불필요한 

정치적 책임 부하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기술 혁신의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것이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기술 혁신 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대학이었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

사 기능은 그 사회의 혁신적 수요(needs)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적응, 협력 및 연계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교육 제도란 위로 올라 갈수록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관

리가 엄격해지고, 시설과 자원이 풍부하게 투입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불행히도 위

로 올라갈수록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질 관리가 허술하며, 그 결과 배출되는 고급 인력의 

국제 경쟁력은 떨어지고, 연구 성과는 빈약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국제 수준의 고급 두

뇌를 배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할 대학원 제도는 교수도, 학생도, 자금도, 위

신도 없는 學部의 형식적 부수 기관으로 방치되어 있는 형편이다.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 능력의 확산을 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일반 대학제도의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

는 것이 불가결하다. 국가 혁신 체계가 산업 기술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국민 생활에 

걸친 국면에서 함께,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한두 개의 과학 기

술원만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해서 나라의 기술 혁신 체계가 성숙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기술 혁신 종합 대책에서 이 계획을 앞으로 주도해서 실천해 가야 할 사람

(leading actors)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데, 기술 혁신의 목표 내용이 대부분 첨단 과학 

기술의 창조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고급 두뇌들이 중심이 되게 되어 있고, 일

반 근로자나 국민들이 할 일은 별로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 혁신 종합 대책은 그 참여적 실천자의 폭을 더욱 넓혀서, 일반 근로자나 국민

들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넓히는 것이 계획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크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할 것 같다.  

4. 맺음말  

좀 늦었지만 「기술 입국」의 뜻은 섰다. 그리고 이 뜻을 실천해 보려는 '종합 기술 혁신 

대책'의 설계도 완성되었다. 기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하부 구조로서, 최소한의 연구 능

력의 조직화와 연계화도 이룩되었다. 비록 그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일본의 1/20, 미국의 

1/30에 불과하지만 지난 10년동안 매년 평균 28%씩 증가된 R&D 투자액은 이제 GNP의 2.12%

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안에 GNP의 5%를 과학 기술 혁신에 투자할 예정이

다. 그러나 R&D투자로부터, 성공적인 기술 혁신의 채택과 확산에 이르는 과정은 많은 사회, 

경제적 요소, 또는 조직, 심리적 변수들이 불확실하고도 미지의 「Black Box」로 남아 있

다.  

지금 우리 정부가 설정한 기술 혁신 대책이 성공하려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 가면

서 그 효과가 집적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부 스스로의 개혁 노력이 항상 앞장서야 한

다. 다행히 우리 사회도 기술(혁신) 주도 사회로 가고 있는 돌아설 수 없는 변화가 진행 중

에 있다. 반만년 역사 동안 권력이 유일한 가치였던 나라, 그래서 권력이란 가치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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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하는 정부라는 왕국이 유일한 일터로 알고 살아온 나라였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우

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富)를 권력에 대응할 만한 가치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이란 

왕국이 정부에 맞먹을 만한 인재와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망하는 매년 80만의 젊은

이 가운데 「top 10 best」는 이제 더 이상 법대로도, 경상계로도 가지 않고, 이공계 특히 

기초 과학쪽을 선택하고 있다. 이들이 일생을 걸고 증명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권력이

나 부 그 자체보다 그러한 가치를 생성, 확대시킬 수 있는 원천적 능력, 즉 기술 혁신을 위

한 새지식의 창출, 응용 능력이 모든 가치의 으뜸이 된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미 우리

는 돌아설 수 없는 모습으로 기술 주도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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